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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sic problems of market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Kang, Won Don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suggests four normative principles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namely, ecological regulation, participation, justice and human dignity. With 

these four principles in hand I would emphasize five points for reshaping the 

market economy. 1. Christian economic ethics acknowledge that the price mech-

anism that mediates economic rationality must be fully complemented from a so-

cial and ecological point of view. 2. Christian economic ethics require that the 

stability and healthiness of the ecosystem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pro-

pose some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regulate and reshape the economic 

process of the historical market economy and its basic frameworks. 3. Christian 

economic ethics propose that capital and labor b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sur-

vival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s as social partners through joint deci-

sion-making. 4. Christian economic ethics require furthermore that industry,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should be regulated in democratic 

ways. 5. Christian economic ethics advocat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of life 

for all, and suggest that jobs should be distributed through reduction of labor 

hours and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Key words: Ecological Regulation, Human Dignity, Justice, Participation,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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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제의 근본문제들은 무엇이

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2019년 봄에 한국기독교윤리학회로부터 “교

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라는 주제의 강연을 부탁받은 뒤에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적 근거를 

설정하고, 역사적 시장경제의 근본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기로 마음을 먹

었다.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이지만, 교회, 경

제, 윤리 등과 같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단위들을 논리적 

연관 속에서 숙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기에 필자

가 이 주제를 갖고서 위에서 말한 질문을 던지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강연 의뢰를 받고난 뒤에 줄곧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과연 무엇일까를 물었다. 이 물음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소박하게는 기

독교 경제윤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경제윤리를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를 규명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와 규범의 근거를 설정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각도를 조금 달리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를 고찰할 수도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을 제도화한 현실 교회는 부동산, 

수익용 재산, 수입 등의 물질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이기에 그 운영은 부분적으로 경제적 성격을 띤다.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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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경제는 세상의 경제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고, 교회 운영의 경제

적 측면은 세상의 경제와 맞물려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구상되는 기독교 경제윤리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그냥 기독교 경제윤리라고 표현해도 무방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경제윤리가 윤리적 판단과 실천의 규범적 

근거를 설정하기 위해 전제하는 신학적 관점은 결국 교회의 신학적 관점

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의 자기이해로부터 교회의 경제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한에서는 교회 재산의 귀속과 

사용, 교회 회계 제도의 수립, 교회 수입의 사용, 교역자 소득세, 교회 

산하 단체와 기업의 경영과 노동권 보장 등의 특수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와 교회의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

교회, 노회, 총회, 교회협의회 수준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주체로서 수행

하여야 할 바를 명확하게 밝히는 기독교 경제윤리야말로 교회를 위한 기

독교 경제윤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과제들을 모두 다루려면 한 권의 책을 쓰

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필자는 세 가지 과제들 가운데 첫

째 과제만을 먼저 다루기로 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필자는 우선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과 그 신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인 역사적 시장경제의 근본문제들을 

밝히고, 끝으로 이 근본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령 수준에서 제안하

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교회의 자기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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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리의 특수한 주제들을 다루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

는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층위에서 실천할 과제를 제시하는 일은 다른 

기회에 논의하고 싶다.

II.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배후의 이데올로기

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규범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

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는 기독교 경제윤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에 경제윤리는 경제를 주어진 현실로 다루는 데서 출발한

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은 경제를 초월하는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의 역동적 과정에 접촉점을 가져서 경제를 내적으로 통제하

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현실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지향적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천 지향적이다. 

이러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과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의 근본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다.1) 이 두 가지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경제의 근본문제들을 푸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을 

1) 이 두 가지 작업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문제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기독교 

경제윤리는 분석의 수준에서는 경제의 근본문제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원칙들을 가다듬고 그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

여야 한다. 그러나 서술의 순서에서는 경제윤리의 규범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규범들에 따라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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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기독교 경제윤리의 원칙들

기독교 경제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판단하고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는 데 필

요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회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한다. 이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 당함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다.(빌

립 2:5f.) 그리스도가 죄의 힘에 의해 살해당했다가 그 힘을 이기고 부활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권의 교체2)가 이루어졌다는 고백으

로 이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세상을 무로부터 불러내셨다.”

(로마 4:27)는 찬미로 표현된다. 부활의 빛에서 창조가 조명되고 있는 것

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짓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를 지어서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히브리 성서의 고백은 하나님이 피조물

을 무로부터 불러냈으니, 피조물을 무화시키는 힘에 맞서서 피조물을 끝

끝내 보존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새로워지고 강화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죄가 피조물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힘으로 작용

하지만, 그 힘은 피조물을 무로부터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3) 이처럼 창조를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 부활 사건은 피조물의 

미래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확실한 전망을 갖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가 세상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죄와 죽음의 힘을 꺾고 만물에 대한 지배

권을 완성하여 이를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영광 

2) E. Käsemann, An die Römer, HNT 8a, 3. Aufl.(Tübingen : Mohr, 1973), 27.

3) 이 점을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킨 신학자는 칼 바르트일 것이다.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3(Zürich : Zollikon, 1950), 3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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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고전 15:28)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

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조명되는 창조와 종말의 드라마는 기독교 경제윤리

가 경제를 다루고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는 원칙을 구상하는 지평이

다.4)

1.1. 세상을 생명의 질서로 창조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경제는 사회적 차원과 생태학적 차원을 가진

다.

1.1.1.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축복한 뒤에 생명을 영위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정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위탁한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는 위탁

이고, 다른 하나는 땅을 경작하라(cābash ha’ārets)는 위탁이고, 마지막 

하나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는 위

탁이다. 땅을 경작하라는 위탁은 생육·번성의 위탁과 생명체 지배의 위

탁 사이에 있고 두 위탁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생육·번성의 위탁에 의해 늘어나는 인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라는 뜻이다. 경제는 인간이 생명을 

영위하는 기본 방식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 속한다. 이러한 경제 

위탁은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체 지배의 위탁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경제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

4) 이에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拙著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성남 : 민들

레책방, 2005), 특히 제2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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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규정으로부터 밝혀지는 인간의 지위는 두 가

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사

회적 관계를 맺는 주체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맡고 있는 대리인들이라는 것이다. 

1)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은 사회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주체이고, 

사회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주체들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함께 책임

을 진다. 참여와 책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규정에서 비롯되는 사회

적 관계 형성의 기본 원칙이다.

2)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서 할 일은 생명체의 지배이

다. 생명체 지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린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다. 생명체의 지배는 발로 내리 

누른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다(rādah)로 표현되어 있어서 생명체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암시하는 듯하지만, 생명체 지배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

님이 세상과 생명체를 창조하면서 관철하고 있는 의도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공간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을 배치하여 서식 공간으로 인한 생명체들 사이의 충

돌과 갈등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5) 땅 위에서 살아가는 짐승들과 사람들

은 서식 공간을 함께 하여 충돌의 여지가 있으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9-30절에 채식 규정을 두어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 

살육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생명체들 사이에 공생의 질서

5) 공간의 분할과 생명체들의 서식 공간 배정은 고대 히브리 세계상의 기본 얼개이다. 

고대 히브리 세계상에서 나무와 플 같은 식물들은 땅에 부속된 사물로 인식되었기에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았다. 생명체를 나타내는 표지는 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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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대리자로 세워 그 질서를 지키게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은 일은 피조물을 임의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사이에 공생과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다.6) 오늘의 세

계상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생명체 지배의 위임은 인간이 생태계의 안정

성과 건강성을 보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켜 삶을 펼

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수행하는 경제는 사회적 차원과 생태학적 차원에

서 두 가지 요구 아래 선다. 경제는 서로 마주보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사회적 파트너관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경

제 활동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전하는 한도 안에서 진행되어

야 한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의 요구

는 참여의 원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고, 뒤의 요구는 생태학적 규율의 원

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1.2. 하나님이 성별하고 축성한 안식은 경제를 삶의 방편으로 상대화

하고, 피조물 공동체에서 각각의 생명체가 제 자리를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다.7) 엿새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한 하나님은 사람들과 여타 피조물들도 안식으로 초청한

다. 하나님은 공생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과 온 생명체들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기를 원한다. 

6) O.-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75), 206ff.

7) J.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3. Aufl.(München 

: Kaiser, 1987),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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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식은 사람이 노동과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

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되새기는 거룩한 기회이

다. 따라서 안식은 사람의 경제가 삶의 방편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2) 또한 안식은 피조물이 인간의 경제 활동에 동원되는 데서 벗어나 

각각의 피조물이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

나님이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경축하는 거룩한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

서 안식은 각각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세운 공생과 평화의 공동체 관계에

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갖고 있고, 그 자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권리

가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는 날이다.8) 

이와 같은 피조물의 권리가 인정되어 보호받게 된다면, 경제의 생태학

적 규율의 원칙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강력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9) 

1.2. 경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

나님에 의해 보존되는 생명의 위탁들 가운데 하나이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 

1.2.1. 세상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시점인가부터 죄에 

의해 침탈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작용하기 시작한 죄는 

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강원돈, “성서의 노동 이해와 그 윤리적 함의”, 󰡔신학사상󰡕 
제126집 (2004), 144-146을 보라.

9)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국내 법학계의 논의로는 洪性邦, “자연의 권리 주체성,” 󰡔한림법학 

FORUM󰡕 제4집 (1995), 16-24; 한삼인/강홍균,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법학

연구󰡕 제24집 (2006), 455-469; 강재규, “자연의 권리,”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2008), 42-4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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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틈을 벌리고 그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한다. 

타락사화(창세 3장)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낙원추

방과 땅에 대한 저주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다는 것은 땅과 인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질서인 생육과 

노동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원 추방 이후에도 인간은 생육하고, 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하여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생육과 노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 속해 

있다. 

1.2.2.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가 삶을 꾸리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에 의해 보존된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의 특정한 조건들 아래서 사람들이 

조직한 경제가 하나님에 의해 있는 그대로 긍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은 참혹하다. 호세아 4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뜨려지니 사람들 사이

에 폭력 관계가 끝없이 이어지고, 그 결과 피조물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

고 영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호세아는 피조물의 생명력 상실과 영락이 

사람들 사이의 폭력 관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전가되어 나타난 결과

라고 통찰하고 있다. 

1) 죄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폭력 관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꾸리기 위해 사람들이 맺는 관계도 지배와 수탈의 관계로, 

배제와 차별의 관계로 일그러진다. 강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가지

고 약자를 억눌러 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고 약자를 멸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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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상에서 경제가 여전히 생명을 꾸리는 방식으로 보존되려면 

경제를 지배하는 폭력의 논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

다. 히브리 성서는 폭력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는 정의의 원형을 하나

님의 정의에서 찾았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가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장할 권리를 옹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 없

는 사회적 파트너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기득권 구조를 해체할 것을 강력

하게 요구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정의로운 분임을 드러낸

다. 이를 보여 주는 실례는 성서에 차고도 넘친다.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

의 손아귀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건져낸 야훼는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파

라오 체제를 부정하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왕이 없는 평등공동체를 구

현하고, ‘만나의 경제’(출애 16:1-36)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10)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약자들 편에 서서 정의를 실천할 것

을 요청받는다.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정의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과부, 

고아, 이방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십일조 제도로 표현되었고,

(신명 14:22-29) 작은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안식일 준수,(5:14) 임금 

정시 지급,(24:14f.) 저당권 제한,(23:6,12,17) 생계대부에 관련된 이자 금

지(신명 23,19f.) 등을 명시한 히브리 사회법으로 구체화되었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주권을 앞세워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히브리 사회의 양극화

와 채무노예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땅과 주택과 신체의 

자유 등 인간의 생존과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원상

을 회복시키는 희년법 제정으로 표출되었다.(레위 25:8-19) 

희년 정신을 계승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

하고, 세금과 지대와 강제노동 등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수탈제

10) 원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징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New York : Orbis, 1979), 특히 27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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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로부터 작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태 11:28-30)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을 것이다.(마태 6:11; 누가 11:3 병행)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의식주와 치료, 위로 등 가장 기본

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마태 25:31 이하)

위에서 말한 바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정의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존하는 경제의 운영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2) 경제가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의 위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피조

물에 대한 폭력적 지배도 줄여야 한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 사이에 

끝없이 이어지는 폭력 관계로 인하여 피조물이 생명력을 잃고 영락한다

는 호세아의 통찰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폭력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

으로 옮아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자가 축적을 위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착취하여 부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에 가하는 폭력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 자연의 착취와 

지배는 경제가 축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

는 삶의 방편으로 자리를 잡을 때 최소화될 것이다.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의 공생과 평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 

호세아는 피조물이 파멸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

는 사람들 사이에 폭력관계가 종식되어 정의와 평화가 깃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야 

한다고 전망한다.(호세 14:1-8)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자적 전망은 그리스

도 사건을 기억하는 바울에게서 피조물이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의 종

살이로부터 해방될 날을 고대하고 사람들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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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한다는 종말론적 전망으로 표현된다.(로마 8:18-27)

위에서 논의한 바로부터 자연에 대한 폭력의 최소화는 타락한 세상에

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으로 설정되고, 이 방침은 경제의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을 내용적으로 보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사람은 능력이 있는 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꾸리고,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는 경제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나 경제적 업적에 근거하는 것

이 아니다. 경제는 삶의 방편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창설된다.11)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로서 하나님 곁에 현존

하도록 허락된 존재이다. 비록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

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현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받아들

여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붙든다.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것은 자유이다. 사람은 물질

적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물질적 궁핍으로 인하여 자유를 상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업적을 쌓지 않은 경우라 해도 모든 사람은 

경제적 업적에 무관하게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를 무조건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 볼프강 후버/하인츠 E. 퇴트/주재용·김현구 옮김, 󰡔인권의 사상적 배경󰡕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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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경제적 업적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간략하게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으로 정식

화될 수 있다. 

1.4.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사건에서 조명되는 창조와 종

말의 지평에서 기독교 경제윤리가 삶의 방편인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

기 위해 구상하는 규범적 장치는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정

의의 원칙,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이다. 

2.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에서 비롯되는 근본문제들

경제는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로부터 끌어들인 물질

과 에너지를 욕망충족에 적절하게 변형하여 소비하고 그 부산물을 생태

계에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경제과정은 생태계와 경제계 사이의 에

너지와 물질의 순환, 경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연관, 생

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본 얼개로 갖는

다.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은 역사적 조건들 아래서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문화의 한 형태이며, 제도로서 세워진다. 여기서 말

하는 역사적 조건들은 과학기술, 생산력, 소유방식, 교환형식, 권력형태, 

권리의식과 이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률형태 등의 발전 수준들이다. 역

사적 조건들이 바뀌면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바뀐다. 경제가 

문화의 한 형태인 이상, 자연법칙처럼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은 있을 수 

없다. 일각에서 교조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장질서의 ‘자생성’은 시장질

서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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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최소화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시장 질서를 수립

한다는 뜻으로 새겨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국민경제를 관통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는 것을 역사적 조

건으로 해서 탄생한 시장경제에서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에서 비롯

되는 근본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2.1. 경제는 노동력, 자본,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므로 합리성의 요구에 따른다.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

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시장경제

에서 경제적 합리성은 경제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

으로 확산되고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로 절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적 합리성의 핵심은 비용 계산이고, 비용은 가격을 전제한다. 시장경

제에서 가격은 경제적 희소성의 표지이다. 노동력, 자본, 자원 등의 가치

가 희소성의 지표에 불과한 가격에 의해 제대로 표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2.2. 오랫동안 경제학은 생산, 소비, 시장, 사회, 국가 등 경제계 안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경제과정을 생

태계와 경제계 사이의 에너지-물질 교환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다.12) 에너

지 보존의 법칙과 물질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생태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에너지-물질의 양과 경제계로부터 생태계로 방출되는 폐기 에

12) 이러한 통찰은 노동을 ‘자연과의 물질교환’으로 파악한 마르크스에게서 명료하게 나타

나기 시작했다.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경제계를 에너지-물질 순환 시스템으

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 학자는 유진 오덤이다.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imie(Berlin : Dietz, 1975), 192; E. P. Odum, 

Prinzipien der Ökologie : Lebensräume, Stoffkreislauf, Wachstumsgrenzen(Heidelberg 

: Spektrum der Wissenschaft, 1991), 5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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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물질의 양은 동일하다. 역사적 시장경제에서 거뜬히 실현된 대량생

산과 대량소비의 순환관계는 경제계에서 변형되는 에너지-물질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생태계에 부존된 에너지-물질이 빠

른 속도로 고갈되고, 생태계에 축적되는 폐기 에너지-물질의 양이 천문학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된다. 생태계에 축적되는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은 생태계의 안정

성과 건강성을 위협하고 임계수준을 넘으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갖는다. 

2.3. 역사적 시장경제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

하는 과정, 곧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기업이 관장하고, 기업은 자

본을 가진 사람들과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사회세력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 속의 협력이지만, 자본의 

권력이 노동의 권력을 압도하여 자본의 노동 포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생산과정에서 사회세력들 사이의 권력관계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

의 지위를 결정하고, 임금의 수준과 기업 소득의 분배를 규정한다.

2.4.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누

가, 무엇을, 얼마큼 소비하는가이다. 역사적 시장경제에서 소비능력은 임

금, 이자, 지대 등 시장 소득의 크기에 따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의식주, 교육, 치료, 사회적 교류, 문화적 

향유 등과 같은 기본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경제가 기본욕망을 초과하는 요구와 

탐욕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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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산과 소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제계에서 생산의 증가는 소비

의 증가를 강제한다. 역사적 시장경제에서 생산 능력은 기업의 저축이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축적됨으로써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이로써 가능

해진 대량생산이 공황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대량소비를 조장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소득이 대량소비를 하기에 충분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대량소비는 결국에 가서는 소비지출을 지원하

는 정부 신용의 팽창을 조장하고, 오늘의 소비를 위해 당겨쓴 빚은 미래 

세대의 삶의 기회를 갉아먹는다.

2.6. 생산에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배당, 정부 신용의 팽창, 보험과 

연금 등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화폐자본은 지구적 차원에서 

문턱 없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금융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생산자본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한다. 금융자본의 권력 아래서 시장경제

는 약탈경제로 전환되었다. 금융자본이 생산자본을 약탈하고, 큰 생산자

본이 작은 생산자본을 약탈하고, 생산자본이 노동의 성과를 가혹하게 약

탈한다. 금융자본이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달러 화폐를 기축으로 해서 

통용되기에 약탈경제는 더욱 더 악화된 형태를 취한다. 달러 기축 통화 

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적 차원의 약탈적인 공납체제를 구축

한다.13) 

13) 달러기축통화 제도에 근거한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공납경제의 실상에 대해서는 김수

행,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금융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2/1(2005), 162-165를 

보라. “거대한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적자, 가계부채와 대외부채 증가, 비생산적인 군비 

지출 확대와 끊임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달러와 달러 

표시 증권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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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시장경제의 규율

기독교 경제윤리는 그리스도 사건에서 조명되는 창조와 종말의 지평에

서 구상하는 경제 운영의 네 가지 원칙들, 곧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 참여

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원칙을 갖고서 역사적 시장

경제에서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를 새롭게 규율하고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1. 기독교 경제윤리는 희소한 자원들을 갖고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

키고자 하는 경제가 합리성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

정하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적 합리성을 매개하는 가격 장치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전

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3.1.1. 경제적 합리성은 희소한 자원의 제약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활동의 경향이며, 본래는 기업의 타산을 

맞추기 위한 장부 기재 방법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 조건 아래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형성되다보니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가 절대화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비용 절약적 합리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의 목적이라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을 절대화하는 한 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절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참혹하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노동 비용이 자본 비용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고용조정은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기업의 합리성 추구는 

한편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서 삶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기업의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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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처리하는 비용도 기업에 자발적으로 내

부화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외부화되어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더 나아가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합리성은 

기업을 넘어서서 정부와 대학 등 국가 부문과 문화 부문에서도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아 이 부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국민

의 생명과 안전 보장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경영마인드를 앞세운 

행정으로 인해 부차화되고, 관행과 통념, 이데올로기와 체제 논리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대학은 시장 논리에 충실한 기능

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가 합리성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절대화의 경향

을 띠고 급기야 이데올로기로 경직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관철되는 곳은 경제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타당

성 요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4) 경제적 합리성을 관철하는 데

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학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의 관철 방식은 시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조

율되지 않으면 안 된다.

3.1.2.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표현하는 매체는 가격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경제적 합리성의 핵심이고, 비용과 효과는 모두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탈중심화된 경제주체들은 재화나 서비

스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가격 

장치는 시장경제의 조정 장치로 여겨지고, 가격은 시장경제의 중심 개념

14) 이런 점에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관한 위르겐 하버마스의 경고는 여전히 새겨들을 

만하다.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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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가격은 재화나 서비스의 본질이나 성질을 담는 그릇이 아니

라, 재화나 서비스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표지일 뿐이다. 경제학적 의미의 

희소성은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는 양과 소비되는 양 사이의 관

계가 드러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가격은 현상으로서의 희소성을 가리키

는 우연한 기호이다.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는 중립적인 신호의 역할을 

하려면, 그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도 가격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이상

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독점이나 

과점을 이루는 경제권력은 생산 측면에서나 소비 측면에서 임의로 가격

을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가격의 중립성은 경제권력

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경제권력

이 정치권력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다. 현실의 경제는 가격이 끊임없이 왜곡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장치라는 주장은 경제과

정에 노동력, 자본, 자원 등과 같이 가격으로 표시되기는 하지만 가격으

로 표시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생산요소들이 투입되고 소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친다. 노동력, 자본, 자원 등의 가격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력 상품의 공급과 수요의 

양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서 작용하는 자본의 권력과 노동의 권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따라 결정된

다.15) 자본의 시장 가격은 따지기가 더 어렵다. 기업의 현금 흐름에 관련

하여 시장에서 화폐를 조달하는 비용이나 감가상각비용은 시장 이자로 

15)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연구로는 H. Wasmus, Produktion und Arbeit : Immanente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Hamburg : VSA-Verlag, 1987), 208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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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될 수 있는 자본비용이니 일단 차치한다고 해도, 자본이 일단 생산자

본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본 자체가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

의 권력이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을 반영하여 자본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노동력이나 자본과는 다른 차원을 갖는 자연자원의 가격은 

실로 터무니없이 책정된다. 자원의 가격은 자연자원을 가공하여 경제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비용과 노동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한 뒤

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격에

는 경제적으로 동원된 자원 그 자체가 생태계에서 갖는 고유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자원을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이 초래하는 천문학적 비용은 아예 감안되어 있지 않다. 사정

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자원의 원가를 공산품의 원가처럼 계산해 온 

것은 자연이 경제에 필요한 재화를 변함없이 공급할 것이라는 자연상수

의 이데올로기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16)

이렇게 보면, 시장경제가 희소성을 반영하는 가격장치에 근거하여 합

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 독과점 가격이나 지대 추구 

같은 용어가 가리키듯이 생산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은 시장권력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노동력과 자본과 자원

에 희소성의 지표인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격을 

앞세워서 노동력과 자본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

는 것을 은폐하고, 자원의 가격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지배관계를 

은폐한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가격 장치는 시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

에 의해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노동력과 자본을 생산과정에 투입

16) 자연은 경제를 위해 변함 없이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자연상수’ 관념은 데이비드 

리카아도에게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서는 H. Immler/W. Schmied-Kowarzik, Marx 
und die Naturfrage(Hamburg : VSA-Verl., 1984), 2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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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한 대가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임금과 이윤은 

결국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므로, 노동과 자본이 

대등한 권력관계를 맺도록 법제화하고,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

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바지하는 가운데 기업의 생존 능력과 미래 능력

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동과 자본이 적정 임금과 적정 이윤에 

관해 합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7) 자원의 가격을 굳이 말한다면, 경제

과정에 의해 교란되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원의 가격에 내부화하는 시민적 합의와 정치적 합

의가 필요할 것이다.18) 그렇게 할 떼 비로소 경제를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으로 규율하는 데 적절한 사회적 가격 장치와 생태학적 가격 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1.3. 위에서 논의한 바로부터,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희소성의 조건 아래서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치이

기나 한 것처럼 이데올로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17) 이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O. Šik, Der dritte Weg :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Hamburg : Hoffmann & Campe, 

1972), 284f.를 보라.

18)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을 경제에 내부화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는 피구(A. C. Pigou)의 

오염책임자 부담의 원칙이나 코우즈(R. H. Coase)의 환경용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에 오염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차등 

부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물질 결산에 바탕을 둔 비용 계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R. Müller-Wenk, Die ökologische 
Buchhaltung : ein Informations- und Steuerungsinstrument für umweltkonforme 
Unternehmenspolitik(Frankfurt/M. : Campus-Verl., 1978), 18ff.; Sabine Hofmeister, 

“Die Blindheit der Wertökonomie gegenüber den Belangen der Natur : Plädoyer 

für eine physisch-stoffliche Umweltplanung,” HOMO OECONOMICUS IV : ÖKOLOGIE 
UND ÖKOLOGIE, hg. von H. G. Müller(München : Accedo-Verl.-Ges., 1987). 

209-22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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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데올로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 경제윤리는 첫째 경제적 

합리성이 경제의 영역에만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적용 방식은 

시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매개하는 가격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동

력, 자본, 자원의 특성을 가격 장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전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3.2. 기독교 경제윤리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서 역사적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을 규율하고 새롭게 형

성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역사적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에서 생태계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가 서로 맞물려

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문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순환을 강제하는 

자본의 축적과 팽창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

라서 역사적 시장경제에서 사회 문제와 생태학적 문제는 서로 별개로 다

루어질 수 없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2.1. 생태학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 급속도로 방대하게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고, 축적된 자본이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의 과도한 축적은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로 설명되었

고, 그 해법은 축적된 자본의 일부를 임금 항목으로 옮겨서 국민경제 차

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

과 소비의 거시균형은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 조건 아래서는 확대지향적 

거시균형의 경향을 띠기 마련이다. 그 결과,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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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경제과정이 생태계에 주는 부담이 더 커진다. 

오늘의 경제에서는 이미 자연상수의 이데올로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경

제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정도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위의 3.1.2에서 논의한 바 있는 생태학적 가격 장치를 도입하

여 작동시킨다면, 기업이나 국민경제의 계정에서 자본과 노동에 돌아가

는 몫은 절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활동의 성과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동

력과 자본과 자연의 기여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과 자연의 몫으로 공정하

게 배분되는 제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과 

자연에게 돌아갈 몫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 곧 노동력과 자본과 

자연의 기여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

것을 창출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없다.19) 

따라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노동과 자본과 자연의 몫으로 분배하기 위

해서는 결국 노동권력과 자본권력과 자연권력 사이에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자연권력은 지구상의 그 어

떤 국가에서도 창설된 바 없으나, 세계 여러 나라의 녹색주의자들은 자연

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기독교 경제윤리가 신학적 관점

에서 옹호하는 바와 같이 생태계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생명체와 무생

명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유지할 권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

이 마련되고,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자연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20) 그렇게 되면, 

19) 공통의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로에겐은 엔트로피 법칙과 가치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였지만, 엔트로피와 가치 개념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Nicholas Georgescu-Roegen,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71). 

20) K. M. Michael-Abich, Wege zum Frieden mit der Natur : praktische Naturphiloso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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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성과 가운데 자연의 몫을 정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생태계에서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갖는 고유한 가치가 경

제활동으로 훼손될 경우에 그 가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

할 수도 있다.21)

위에서 논의한 생태학적 가격 장치의 창설과 자연의 권리의 창설은 경

제활동을 위한 생태학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경제활동의 성과

에서 자연에 할당되는 몫은 생태계에서 자연계로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

질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계에서 생태계로 방출되는 폐기 에너지와 물질

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돌보는 비생산적 활동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2. 경제활동의 성과 가운데 자연의 몫을 크게 떼어낸 뒤에도 자본 

축적은 사회적 문제로 남는다.22) 시장경제에서 한편에서 자본이 축적되

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 최종적 결과는 국가의 재정 

수단에 의한 소비의 진작이다. 국가가 미래의 저축을 끌어들여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일에 나서게 되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은 국

가 개입에 힘입어 계속 작동할 것이다. 그 부작용은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für die Umweltpolitik(München/Wien : Hanser, 1984), 164f.; Klaus Bosselmann, 

Ökologische Grundrechte : zum Verhältnis zwischen individueller Freiheit und 
Natur(Baden-Baden : Nomos-Verl.-Ges., 1998), 351ff.

21) K. M. Meyer-Abich, “Eigenwert der natürlichen Mitwelt und Rechtgemeinschaft 

der Natur,” Ökologische Theologie :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hrsg. v. Günter 

Altner(Stuttgart : Kreuz-Verl., 1989), 265.

22) O. Šik, “Dritter Weg und gruene Wirtschaftspolitik,” Grüne Wirtschaftspolitik : 
Machbare Utopien, mit einem Vorwort von O. Schilly, hg. von F. Beckenbach 

u. a.(Köln : Kiepenheuer & Witsch, 198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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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축적은 경제의 생존 능력과 미래 능력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본 축적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 자본 축적은 투자를 증가

시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확대된 생산 능력이 소비 능력을 

초과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마련이다. 시장경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과

잉 투자의 결과는 공황이었다.23)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

형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경

제활동에서 창출된 총가치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하

고 남은 잉여를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24) 그 

잉여는 자본의 노동 포섭 조건 아래서 자본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만일 

자본의 권력과 노동의 권력이 균형을 이룬다면, 그 잉여는 보다 적정하게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분배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소비

의 거시균형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잉여를 임금과 이윤으로 적정하게 배

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대등한 권력과 위상을 갖고서 공동결정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

본의 사회적 파트너관계가 확립되고, 자본의 중립화가 제도화되어야 한

다.

3.3. 기독교 경제윤리가 강조하는 참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다. 희소한 자원을 갖고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펼쳐지는 경제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책

23) 과잉 투자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자본과 상품의 수출을 위한 식민지 개척이

거나 식민지 재분할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24) O. Šik, Der dritte Weg :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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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필요로 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자본과 노동이 서로 다른 이해관

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함께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기구이다. 자본과 노동

은 사회적 파트너로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3.3.1. 시장경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본과 노동은 기업에서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마주 설 수 없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입한 자본가

는 노동력을 지배했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자본가가 의도하

는 노동을 했다. 노동자의 노동은 물리적으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을 지출하여 수행하는 노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본가의 노동이고, 그 산

물은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외이고, 자본의 노동 

포섭이다.

노동소외와 자본의 노동 포섭은 근대 사회에서 성립된 소유권 제도를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권, 수익

권, 처분권을 총괄하는 소유권이 제도화된 근대 사회에서 자본가나 그 

대리인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서, 인사정책과 경

제정책에 관한 한, 경영전권을 행사한다. 경영전권은 기업에서 자본가의 

독재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며, 경영전권이 관철되는 영역에서 노동의 

참여는 부정되고,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은 배제된다.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규율하는 사회정책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에 따

르기에 경영전권이 관철되는 영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자

본가의 권력이 노동자의 힘을 압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회정책

도 의사(疑似) 경영전권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자본가의 경영전권과 

사회적 권력이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

다. 이에 관해서는 기업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 교섭, 노동합리적

인 고용조정, 공장이나 기업의 인수· 합병, 매각, 이전 등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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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생각하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3.3.2. 기업에서 노동과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협력하도록 강제된다면, 기업의 성공은 노동과 자본이 적대적 대립에서 

협력적 대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조직할 때 더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그 요체는 기업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에 노동이 참여하여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에서 자본가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 제도적 기

반인 소유권을 사회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적 입헌국가의 전통에 따라 소유권을 자유권

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을 로마법 전통의 물권으로 규정

하고 있기에 소유권의 사회적 규율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25) 소유권을 

자유권의 하나로 규정한다면, 국가는 소유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뿐 소유

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26) 근대 국가에서 소유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인정된 것은 본래 개인이 자주적인 삶을 형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침탈하지 않게 하자는 시민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소유권이 자유권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논리적

으로 소유권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소유권의 행사는 타

자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소유권의 주체가 법인으로 확대되고 로마의 물권과 결합하면서 소유

25)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서 나타나는 소유권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강원

돈, “헌법의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관계 –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 민중신학자의 제언,” 󰡔민중과 생명 : 김용복 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김용복 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출판위원회 엮음(서울 : 동연, 2018), 192-199를 보라.

26) 소유권의 자유권적 성격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1791년) 제17조에 표현되었고, 그 직후에 제정된 프랑스 헌법과 나폴레옹 법전(1804)

에 뿌리를 내렸고, 유럽 각국의 헌법에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甲斐道太郞 외/강금

실 역, 󰡔소유권 사상의 역사󰡕(서울 : 돌베개, 1984), 96ff. 109f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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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막강한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소유권이 물권으로 축소되면, 소유권 규정은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배

타적 권리만을 담게 되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관계를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관계를 포괄할 수 없게 된다. 물권은 소유권의 

일부인데도 마치 소유권의 전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유권의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권이 다

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귀속된 물건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

는 권한이라면, 소유권은 물건의 사람에 대한 귀속을 그 본질로 하고, 한

편으로는 제3자가 그 물건에 관련해서 간섭이나 침해를 하지 않을 의무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자가 자신에게 속한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규범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그 실체로 

한다.27) 한 마디로, 소유권은 사회적 동의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인정되

는 권능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사회규범과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

다. 소유가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정신은 바로 이를 뜻한다. 

소유가 책임을 진다는 법리는 기업에서 자본가가 소유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본

가의 소유권 행사는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뜻이다. 자본이 노동 포섭의 권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규율

되는 것을 가리켜 자본의 중립화라고 한다. 자본의 중립화가 기업의 규범

으로 정립되면, 자본가나 그 대리인에게 인정되어 왔던 경영전권은 폐지

되고, 기업의 인사정책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노동과 

27) 이에 관련된 상세한 연구로는 이춘원, “所有權의 構造에 關한 一考察,” 󰡔민사법학󰡕 
제35집 (2007), 486f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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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공동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28) 기업에

서 자본가 독재는 노동과 자본의 참여와 공동결정에 기반을 둔 기업 민주

주의 체제로 탈바꿈한다.

3.4. 기독교 경제윤리는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업 차원의 경제 민주주

의를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분야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민주

주의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29) 기업 차원의 민주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소유권 주장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에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면, 

다른 영역의 경제 민주주의를 창설하는 과제는 이론적으로 큰 장애가 없

다.

산업관계의 차원에서는 산별 노동조합을 제도화하여 노동의 권력이 자

본의 권력에 강력하게 마주 서게 하고, 산별교섭의 성과가 산업 분야의 

모든 사업장에 공유되도록 구속하는 방식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노동, 자본, 정부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

적 협의 기구를 창설하여 국민경제 차원의 소득분배와 거시 계획, 노동시

장 정책, 기간산업의 사회화와 공공 서비스 공급의 확대, 금융의 통제와 

감독 등에 관한 공동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민주

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연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면, 

자연의 권리를 대리하는 법인이 사회적 협의 기구에 다른 당사자들과 대

등한 자격을 갖는 주체로 참여하여 공동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구경제 차원에서는 무역과 금융을 규율하는 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조

28) 공동결정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강원돈,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제도에 대한 독일 

사회적 개신교의 논의,”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5)를 보

라.

29) 아래의 논의는 강원돈,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신학사상󰡕 
제105집 (1999), 84-92에 상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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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기관들에 대표를 

파견하여 무역과 금융에 관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

다.30) 그 기관들에 파견되는 대표들은 막연히 정부 대표여서는 안 되고, 

그 기관들의 결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관들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인정받

는 대표들 가운데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대리하는 대표들은 어떤 경우

에도 동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가 창설되

는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과 자연의 대리자들이 대등한 주체로서 공동결

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 경제 차원에서 무역과 금융의 규율에 

관한 주요 논제는 중립적인 세계화폐의 창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가

치를 고려한 IMF의 특별인출권 발행 조건의 개정,31) 실물경제를 뒤흔드

는 화폐자본의 규모와 운동 속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 사회적이고 생태

학적인 지향성을 갖는 무역 규범의 제정 등이 될 것이다. 

3.5. 기독교 경제윤리는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정의의 원칙과 인간 존

엄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옹호

한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노동할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삶을 꾸려갈 수 있도

30) Nancy Fraser/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 그린비, 2010), 117ff.

31)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고려 아래서 IMF의 특별인출권을 발행하자는 제안들 가운데 압

권은 데 랑에와 후즈바르드의 제안일 것이다. 두 경제학자는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된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책임지고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해서 특별인출권을 발행할 것을 IMF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H. M. de Lange/B. Goudzwaard, Weder Armut noch Überfluss : Plädoyer für eine 
neue Ökonomie(München : Kaiser, 1990), 110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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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장받는 것을 뜻한다. 삶의 기회는 의식주, 병 치료, 사회적 교제, 

문화적 향유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기독교 경제윤리가 이러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참여의 원칙만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여의 원칙 아래서도 작은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기업소득과 국민소득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삶의 기회를 확대하

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논의는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 산별 노사

교섭 기구, 사회적 협의 기구 등에 자격과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 

오늘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이 고도로 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

들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정의의 원칙과 인간 존엄성 보

장의 원칙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3.5.1.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최대한도로 부여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자체가 적어지는 오늘의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요구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최대

한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표준화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노동에서는 보다 쉽게 구현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합 노동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자리들은 정규적인 

일자리의 위상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동자의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나 심지어 파트타임 일자리가 선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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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조건과 보험 지원 등 복지 제공 측면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32)

3.5.2. 오늘의 시장경제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할 기

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존엄한 인간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다. 존엄한 삶은 최소한 인간의 기본

욕망을 충족하면서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기회는 노동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도 기본욕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노동 업적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면, 존엄

한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정의의 원칙과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옹호할 수 있다.33)

III.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와 그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적 시장경제의 근본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

장경제를 규율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방안을 강령적으로 제시하고자 했

다. 역사적 시장경제의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엄

청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의 자기 이해로부터 교회의 경제

32)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세계에 관한 구상”, 

󰡔신학사상󰡕 제118집 (2002), 214-220을 보라.

33)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제150집 (2010), 199-20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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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율하는 원칙들과 구체적인 규율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경제윤리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다른 기회를 얻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곧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개교회, 노회, 총회, 교회협

의회 등 교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는 것

도 다른 기회로 미룬다. 교회가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와 그 규범적 근

거, 그리고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경제윤리 교육을 디자인하는 것도 그 과제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학자와 교육학자가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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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와 그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적 시장경

제의 근본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장경제를 규율하고 새롭

게 형성하는 방안을 강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조명되는 

창조와 종말의 지평에서 기독교 경제윤리가 삶의 방편인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

기 위해 구상하는 규범적 장치는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 아래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1.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매개하는 가격 장치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야 한다. 2. 기독교 경제윤리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역사적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을 규율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기독교 경제윤리가 강조하는 참여는 사람들

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다. 4. 기독교 경제윤리는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업 차원의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분야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5. 기독교 경제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분배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주제어: 생태학적 규율, 인간존엄성, 정의, 참여, 합리성


